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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는 환경법을 면제받아야 할까? 

1월 12일,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손은 로스앤젤레스와 벤투라 마을에서 발생한 산불

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와 기업을 위해 인허가 요건을 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

다. 이 명령은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(CEQA)과 캘리포니아 연안법의 일부 조항을 일시적

으로 정지시키며, 산불로 파괴된 최대 12,000채의 주택을 신속히 재건하기 위한 조치다. 

산불 이전에도 캘리포니아의 평균 주택 가격은 79만 742달러로, 미국 평균의 220%에 달

했다. 월스트리트 저널은 캘리포니아의 까다로운 건축 기준과 인허가 수수료가 이른바 

‘저렴한 주택’ 건설 비용을 100만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지적한다. CEQA와 연안법

은 환경 검토를 요구하고 소송을 유발할 여지를 제공함으로써, 프로젝트를 수년간 지연

시키고 비용을 증가시키며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개발의 주요 장애물로 평가받고 있다. 

뉴손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인

허가 요건들을 면제하고 있다. 하지만 이런 규제가 산불 이전에 필수적이었다면, 왜 지금

은 면제되는가? 산사태, 수질 오염 등 해당 규제가 막으려 했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며, 

오히려 성급한 재건 과정에서 더 커질 수도 있다. 

반대로, 이러한 규제가 애초부터 과도했다면, 왜 이번 복구에만 한정적으로 면제하는가? 

과거에도 CEQA는 주요 개발 사업이나 저소득층 주택 개발 등에서 예외가 허용된 사례

가 있었다. 이런 사례들은 하나의 모순을 드러낸다. 주정부는 CEQA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

개발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, 여전히 전면적인 개혁은 꺼려하고 있다. 

그렇다면 위기 때마다 예외를 만들기보다는, 법 자체를 더 합리적으로 개정하거나 완화

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? 

뉴손 주지사의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 주택 정책의 근본적인 긴장을 드러낸다. 만약 재

난 복구에 있어서 이러한 규제가 지나치다고 판단된다면, 평상시에도 마찬가지로 지나친 



것일 수 있다. 반대로, 이 규제가 진정으로 필요하다면, 산불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그

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. 

이 글은 2025년 1월 29일 서브스택에 실렸으며, 하버드대 학생 조나 카라피올이 공동 

저자로 참여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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